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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관련 국정감사 동향

박대동 의원, 하도급관련 불공정사례 지적

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대동 의원(새누리

당, 울산 북구)은 지난 10월 6일 공정거래위원

회 국정감사에서 건설공사의 하도급관련 불공

정사례를 지적하며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.

박대동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

위원장에게 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에서는 공사채무에 대해 어음 만기일까지 대

금지급을 보증해 주도록 되어 있으나, 현재 건

설공제조합 및 보증보험사 약관은 지급기일이 

보증기간 안에 있는 채무만을 보증하도록 하

고 있어, 보호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으며 

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”고 밝혔다.

또한 박대동 의원은 “하도급법에 부당한 특

약을 금지하고 있고 공정위에서 표준하도급계

약서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서

는 특정 기관의 보증서만 요구하는 일이 발생

하고 있으며, 건설공사 손해발생시 실제손해

에 관계없이 보증금 전액을 요구하는 등 부당

한 사례가 있다”면서 “특정기관의 보증서만을 

요구하는 행태는 면밀히 파악해서 반드시 시

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, 책임 범위를 손실

에 상당한 금액으로 명시 등 보완이 시급하다”

고 강조했다.

이에 대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“실태

를 면밀히 파악하겠으며, 필요하다면 관련 법

규정이나 기타 하위법규 등 어느 것을 개정하

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하겠다”고 밝혔다. 

박대동 의원


